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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국민투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이제는 개헌특위 구성하여 본격적인 개헌논의에 나서야 

 

1.​ 오늘(3/1)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재석 176인 중 찬성 176인으로 

통과되었다. 국민투표법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가 

개정을 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되어 있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재외국민과 

만 18세 청소년의 투표권을 보장하여 위헌상태를 해소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 과잉입법으로 지적된 ‘선관위 관련 허위사실 유포’ 조항은 

삭제되었다. 

2.​ 위헌적인 법률을 국회가 개정하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행정안전위원회 표결에도 협조하지 않았고, 이번 

본회의에서도 필리버스터를 통해 표결을 지연시키려 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이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미 위험임이 명백한 법을 

개정하는 것을 지연시킬 어떠한 당위성도 없다. 국민의힘의 계속된 국민투표법 

개정 방해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3.​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드디어 개헌을 위한 선결과제가 달성되었다. 이제는 개헌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에 나서야 한다. 지난 2월 23일 국회가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는 

68.3%가 개헌에 찬성하고, 찬성 이유로는 70.4%가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문제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87년 이후 40여년 째 변하지 않은 현재의 

헌법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음을 이미 시민들도 인정하며 새로운 

헌법을 바라고 있다. 이 열망에 국회가 적극 응답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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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렇기에 국회에 요구한다. 국회는 지금 당장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개헌에 대한 

논의에 앞장서야 한다. 개헌 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한다. 위헌적인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드디어 우리 사회는 

개헌논의를 위한 출발선에 섰다. 이제는 개헌을 통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때이다.  끝.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약칭 시민개헌넷)는 헌법개정을 현실화하고, 

시민 주도 헌법개정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48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2025. 9. 

17.(수) 발족했습니다. 지난 2017~18년 개헌을 위해 활동했던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국민개헌넷)를 계승한 연대기구입니다.  

 

소속단체 

4.16연대, 7공화국을여는사람들, 개헌국민연대(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정한 세상,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국민개헌행동,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다산인권센터, 대한민국 헌정회, 동물해방물결, 

디지털정의네트워크(전 진보넷),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선거제도개혁연대, 시민권력직접행동, 

시민권력진보개헌제안자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의회전국포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울산시민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시국회의,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지방분권전국회의, 

직접민주주의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청량리다일원탁회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화어머니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헌법개정국민행동, 헌법개정여성연대,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2026. 1. 27. 기준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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